
52

기업구조조정관련 지방세 감면

 주요쟁점해설(I)

전 동 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자치부 세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Ⅰ. 의 의

기업의 구조조정이라 함은 경제여건의 급

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

하여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에 기울이고 있는 모든 자구노력

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는 기업의 합병, 분할과 같이 기업

의 조직을 변경하거나 주력업종 위주로 사

업을 개편하는 사업조정, 기업의 재무구조개

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이 있는 바, 기업

구조조정시 각종의 세제지원을 하여 구조조

정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의 세부담을 완화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이 미

흡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구

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세제상

의 지원이 필요한 바 이에 따라 지방세부분

에 있어서도 감면 등 그 지원을 강화하고 있

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 감면

의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현물출자에 따라 자회

사 설립에 따른 감면, 주주의 자산 무상증여

에 따른 감면, 사업교환에 따른 감면, 보증

채무인수에 따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 적시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재산에 대한 감면, 자산유동화계획에 다른 

취득에 대한 감면, 구조조정관련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제도 등을 신설하고 있는 것이다. 

Ⅱ. 감면 규정의 적용관련 

징수처분

1. 사후관리와 추징규정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사후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와 사후 추징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바 사후 추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

건유보부 감면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징규정

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더라도 감면당

지방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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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통상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는 경우라

고 하더라도 추징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서 『제1항은 정부

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2

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범위에 따르

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

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고 그 원칙을 정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는 실익은 추징규정이 없을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한 후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더라도 추징을 할 수가 없는 문제

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

감면을 받은 후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

더라도 추징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또한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사유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이나 사치성 

재산이 되거나 그 밖의 중과세 사유에 해당

되더라도 중과세를 할 수 없게 된다.

[사례] 현물출자시의 취득세등 추징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의 요건

을 충족하여 취득세등을 면제받은 후 신설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추징조항이 없으므로 추징되지 아니함(행자

부 세정 13407-869, 2002. 9. 14)

[판례] 면제된 후 추징시 중과세 추징가능 

판단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

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므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

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

다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제

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대판92

누8019, 1993. 3. 23)

2. 지방교육세등 부가세의 부과징수

첫째, 취득세나 등록세인 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의 과세문제는 

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세의 

산출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세가 면제되거나 50%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등 부가세도 이에 따라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의 산출세액

도 면제되거나 50%로 과세하게 되는 것이

다.

[사례] 지방교육세의 납부세액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경우

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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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행자부 세정-554, 2003. 7. 21)

둘째, 농어촌특별세와 같이 부가세가 본세

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감

면세액을 산출한후 과세표준을 감면세액으

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례] 중과세액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표준산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그 설립 이

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은 같은법 제

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100

분의 3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세특

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감

면을 받는 등록세는 중과세액이 되는 것이

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서 농어

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감면을 받는 등록세

의 감면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516, 2000.4.18)

-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과

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중과

세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액이 감면세

액이 되는 것이다.

3. 인용조문의 적용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은 법인세법

이나 조세특례제한법내의 다른 조문을 그대

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조문을 전체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당해 인용조문의 일부 부분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1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

거 동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

업의 전부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

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하는 바, 동법제49

조 전체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동법

제49조 중 합병관련 규정이나 전부양도관련 

규정만을 적용하는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다. 따라서 당해 조문의 규정을 보아 판단하

되 인용조문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

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는 것이고, 또

한 전환된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인 경우

에 한하는 것이라는 점과, 이는 조세특례제

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부동산, 같은법 

제1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순자산가액 이상을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390～450호, 2000.5.30, 제2001-24

호, 2001.1.30, 제2001-469, 2001.9.24)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조문 전체를 적용하여야 한

다.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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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구조조정 유형별 

감면범위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및 

제12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

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

하여 현물출자를 한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바, 여기서 현물출자

의 등기의 범위에 현물출자재산에 관한 부

동산등기기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나 관

련 규정에서 “현물출자의 등기”라고 표현된 

이상 출자에 따르는 법인등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물출자는 필연적으

로 부동산 이전을 수반 할 수밖에 없고 현물

출자의 등기라 함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모든 등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

는 것이므로 부동산 등기도 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 현물출자 재산에 관한 등기의 범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

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조항

에서 현물출자의 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현

물출자 재산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의 등기라 함은 국유재

산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모든 등기가 포함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

로서, 현물출자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뿐만 

아니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법

인등기도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

임.(행자부 세정-663, 2003. 7. 30)

[사례] 현물출자등기의 경우 감면 범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

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

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한국00공사가 국

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물

출자를 받은 국유재산을 한국00공사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 국유재산의 

현물출자가액만을 자본금으로 법인설립등기

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210, 2002. 3. 5)

[사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등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시 등록세를 면제

하는 바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

에 의거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 경우는 등

록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국유재산의현물출

자에관한법률에 의한 현물출자의 등기시 현

물출자의 등기란 현물출자가액만을 자본금

으로 법인등기(설립등기,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와 그 현물출자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

기를 포함함.(행자부 세정13407-569, 2002. 

6.18) -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도 포함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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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합병과 영업의 전부양도에 

따른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및 

제1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양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

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바, 그 합병의 요건에

는 동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일 현재 제130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비성서비스

업”이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

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

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

여 영위한 법인(“합병법인”)간의 합병을 말

하되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합병의 요건을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

어야 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

업(아래 업종 참조)을 의미한다. 소비성서비

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

는「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

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사업별 수입금

액」이 가장 큰 경우를 의미하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이전에 소비성

서비스업이 다른 업종보다 비중이 가장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직전연도」에 소비성서

비스업이 적은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다.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

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

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사업 

   (1) 무도장운영업 

   (2)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

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

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

마업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과의 합

병시 감면에 대하여 먼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

도록 s하고 있으나,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

지 방 세 해 설



기업구조조정관련 지방세 감면 주요쟁점해설

57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 지 여부와 

합병 전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여 다

른 사업보다 수입금액이 많은 경우에도 소

비성서비스업이 되는 바, 합병 이후 존속법

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인

가?

첫째,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시 면제 대상

에 해당하는 합병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등

록세등이 면제되는 합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지방세면제)에 규정되어 있으며 합

병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범위를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

업”이라 함)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

②합병법인중 한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

이고 다른 한 법인은 부동산업 등과 다른 사

업을 겸영하지만 다른 사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등의 수입금액보다 큰 법인인 경

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한 소비성서비스업 

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해야 함.

③합병하고자 하는 법인들이 모두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

우에는 두 법인 모두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다른 사업 수입금

액이 부동산업 등의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에 하는 합병으로 합병 이후에는 합병법인

이 더 이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

니해야 함.

따라서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소비성서비스업이 각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가 아니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에는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 합병에 해당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

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

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과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해

당하는 것이다.

둘째, 합병 이후 존속법인이 소비성서비스

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등

이 면제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면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116조 후단의 규정에 의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부동

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

병으로 인하여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소

비성서비스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하여

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

위하더라도 합병법인이 합병 후 소비성서비

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소비성서비

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다른 사업 수입

금액 보다 적은 경우(예를 들면 3가지 이상

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소비성서비

스업의 수입금액이 다른 2가지 이상 사업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수입금액 보

다 적은 경우에 한함)에는 등록세를 면제받

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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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속법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

위하지 아니할 것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피합

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

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

제하는 것이므로 소멸법인이 1년 이상 소비

성서비스업을 영위하더라도 합병 이후 합병

법인인 존속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 등 영위

하지 아니하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존속법인이 합병 이후에 소비성서비스

업 등을 영위하게 되더라도 합병등기 시점

에서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등

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사례] 법인합병간의 취득세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호 및 동법시

행령 제116조 제1항에서 합병일현재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비성 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 소비성 서비스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 직전년도 사업별 수입금액

에 따라 감면대상 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 여부는 실제 사

업을 영위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사업준비기

간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기간은 사업을 영

위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이 

양수한 자산을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30-167, 2003. 3. 4)

[사례] 사업기간의 1년영위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서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

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

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였는지의 사업일 기산점은 분할신설

법인의 분할전 당해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13407- 

502, 2002. 5. 29)

[사례] 기업분할과 사업영위 범위 판단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

는 기업분할로서 분할된 기업이 분할되기 

전부터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기업인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분할되기 전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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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재정경제부 법

인 46012-84, 2002.4.24 유권해석 참조)하여 

판단함.(행자부 세정 13407-505, 2002. 5. 

30)

[사례] 법인의 합병과 조특법상의 감면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합병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사

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

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면제대상이나 귀문의 

경우 합병법인이 1년 미만 사업을 영위하였

다면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

120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

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

제대상이므로 상기요건에 적합하다면 취득

세 면제대상임.(행자부 세정 13407- 191, 

2000. 2. 15.)

[사례] 조특법상 등록세 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 부동산업 등

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시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

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년이상 사업

을 계속하여 영위한 B법인과의 합병시에는 

등록세가 면제되나 5년 미만 사업을 영위한 

C법인과의 합병시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임.

(행자부 세정 13407-아168, 1998. 08. 13)

[사례] 법인간 합병시 등록세 면제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되는 법인간의 합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같

은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

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합병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부

동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

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부동산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기시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행자부 세정 

13407-4, ’99. 10. 11.)

[사례]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합병 기

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

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라 함은 부동산, 차

량,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등에 대한 소유

권이전 등기․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

권과 임차권의 설정등기 등 합병으로 인하

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법인등기제

외)를 모두 포함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182, ’99. 11. 20 )

[사례]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합

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라 함은 소유권과 저당권 등을 포함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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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 세정13407- 182, ’99. 11. 20 )

[사례] 취득세․등록세 감면

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부동산 양도

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97. 6. 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후 합병법인이 ’97. 6. 30 

이전에 차입한 금융부채에 대하여 담보물권

을 설정한 후 각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피

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금융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서

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규정

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나, 동

조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1〉의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 그 부

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

례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3.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

여 합병법인이 합병 후 부동산업 등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업 등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등 이외의 사업별 수

입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면 등록세 면제대

상임.(행자부 세정13407- 99 ’99. 11. 3)

[사례] 기업합병에 따른 등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

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

병시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

(자동차 및 건설기계포함)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는바, 귀문의 경

우 이에 합당한 경우라면 등록세가 면제됨.

(행자부 세정13407- 364, ’99. 12. 24)

[사례] 합병법인과 등록세감면요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2호

와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 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

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

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98. 2. 24, 대통령령 제15685호) 제3항에서 

동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등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한 합병에 해당한다면 소

멸법인의 재산을 합병법인으로 '98. 2. 24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가 면제됨.(행자부 세정13407-1448, 2000. 

12. 20)

3.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및 

제1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

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중소기업간의 통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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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5. 1 5. 1 통합 5. 1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

                                                              재

합으로 양수 받은 재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며 양수 받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는 소유권 이외에 담보물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포함된다.

이 경우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

업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 받았을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감면기간(5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잔여기간 중에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잔

여기간동안은 감면을 통합 전에 취득한 사

업용재산에 한하여 감면된다. 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의거 창업중소

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

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

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한한다.

또한, 당해 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가액은 상

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된 가치에 의하는 것이다.

[사례]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감면 요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호 및 제120

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도록 규정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

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

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감면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

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

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된 가치에 의하는 것

임.(행자부 세정 13407-955, 2002. 10. 9)

 4.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의 취득

현물출자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및 제120조 제1항제3호의 규정

에 의거 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

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

기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한다. 

그리고, 사업양수도시에는 조세특례제한

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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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

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

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그 사업양수도

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

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

을 추징한다.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제9

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

한 사유”라 함은 ①당해 신시설이 토지수용

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와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신시

설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

시설”은 “사업용 재산”으로 본다.

그럼 감면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현물출자

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

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한 금액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둘째,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

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

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

환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

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

이 되어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

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

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

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 현물출자시 사업용고정자산만을

  한정하여 감면하는지 여부

현물출자시에 출자하는 자산은 사업용에 

공여되는 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정

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이연자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례] 현물출자재산에 재고자산의 포함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시

행령 제29조제4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

업자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사

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개

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

산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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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없음.(감심 제2001-66호, 2001. 6. 

26)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

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는 것이고, 또

한 전환된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인 경우

에 한하는 것임. 이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19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부동산, 같은법 제120조제

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순자산가

액이상을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390～

450호, 2000. 5. 30, 제2001-24호, 2001. 1. 

30, 제2001-469, 2001. 9. 24)

[사례] 현물출자용 재산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

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

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

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설립된 법

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라면 현물출자로 취

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

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270, 2002. 

3. 18)

[사례]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 범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귀문의 차량이 당해 법인의 법인장

부에 사업용고정자산(사업용차량이 아닌 경

우 제외)으로 차량운반구계정에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사업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취

득세등이 면제대상임.(행자부 세정13407- 

128, 2001. 2. 2)

[사례] 사업용재산의 범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

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

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2조의 규정의 요건에 맞는 현물출자를 

한 경우로서 승용자동차도 사업용재산으로 

현물출자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 감면대상

임.(행자부 세정 13407-677, 2001. 12. 18)

[사례] 현물출자의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

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

12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

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

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며, 이 경우 동법 제32조제2항 규

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

금이 설립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29조제4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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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미완성 건물에 대하

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181, 2001. 8. 7)

[사례] 사업용 자산의 범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과 동법제119

조제1항제4호와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

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

환하는 경우 동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

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건설용지와 

미분양주택은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

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자

부 세정 13407-1063, 2000. 9. 4)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서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으나 동법제32조

에서는 사업용자산을 고정자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

[사례] 사업용 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제조업․광

업․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록

세․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경공사업의 경우 사업용자산은 수목

재배용 토지 및 조경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으며, 귀문 잣나무재배지의 경우 

수목재배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사업용자산

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783, 1999. 7. 1)

[사례] 기숙사와 사업용자산의 범위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에서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공장구외에 

있는 아파트는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하

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행자부 세정 13407- 288, ’99. 12. 18)

[사례] 사업용 재산의 범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현물출자에 따

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등록세 면제대상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

이 공장구외에 있는 기숙사용 아파트는 동

규정의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행

자부 세정 13407-288, ’99. 12. 14)

[사례] 임대부분과 사업양수도에 따른 취

득세․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

조 제4항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

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

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한 

일부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

으며, 이 경우 면제세액 산정은 부동산연면

적 대비 임대한 연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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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세정 13407-104 99. 1. 26)

[사례] 사업양수도에 따른 감면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

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

조 제4항과 동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

로 귀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제조업 등

을 영위하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행자

부 세정 13407-948, 2000.  7. 27.)

2)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

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

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

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

립되는 법인은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32조 규정의 요

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로서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사업용자산의 합계

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

인 경우에 한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이

므로 현물출자이후 사업년도말에 대차대조

표상의 자본금인 순자산을 고려할 때, 새로

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사업용자산의 합계액

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이

어야 하는 것이다.

[사례]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

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

인은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동법 제32조 규정의 요건을 충

족하는 현물출자로서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한 사업

장의 순자산가액(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상인 경우

에 한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 467, 2002. 5. 21)

[사례]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

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

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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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

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정 13407-947, 

2000. 7. 27)

[사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시 취득세․

등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

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

록세 면제대상이나, 이 경우 동법 제32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설립과 동시에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

인 경우에 한함(행자부 세정13407- 355 ’99. 

12. 23.)

3) 사업양수도의 경우 감면요건

  미충족시 추징판단

사업양수도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

조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

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

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

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그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사후관리규정

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추징요건에 충족되면 

추징이 가능하나 또 다른 감면규정에 의하

여 중첩적으로 감면요건에 해당되고 그 감

면규정에는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추징

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례] 조특법에 의한 추징사유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사업

용재산이 양도되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득

세․등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행자

부 세정 13407-639, 2000. 5. 19)

- 사업양수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시도세감면조례

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다.

5. 조직변경됨에 따른 사업용재산 

등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및 

제120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

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조직변경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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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등록

세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상법상의 조직변경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로부터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행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인격의 단순한 변경으로 보아 취득

행위가 없는 무세가 되며 등록세의 경우에

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명칭변경

에 해당하는 기타등기(예: 매1간당 3000원)

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설

립등기인 법인등기는 상사법인에 해당하는 

등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출자금액의 

4/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조직변경은 상법에 의

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유한

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으로서 회사

의 그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법률상

의 조직이 변경되어 다른종류의 회사가 되

는 것을 말하는 바, 그 과정에서 조직변경전

의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조직변

경후의 회사명의로 변경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행위 즉, 취득행위가 있는 것인가를 검

토하면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한 비

록 조직변경전의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고 

조직변경후의 회사로 설립등기를 하여 새로

운 법인격을 구비하는 즉 취득행위가 없는 

단순한 명의변경(예 : 상호 명칭변경)과 유

사한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88조에서도 조직변경으

로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주

식의 양도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 납세의

무가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에 따른 부동산 

등록세의 경우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를 구

분하여 보면, 법인등기는 등록세의 본질이 

등기형식에 따라 과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이 법인설립 등기형식을 갖추는 한, 법

인설립으로 보아야 법인설립등기에 해당하

는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변동이 아

닌 단순한 명칭변경이므로 기타등기의 세율

(매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변경에 따른 상법상의 법인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직변경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기타등기에 해당된다. 그리

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취득행위가 없고 담

순한 명의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

에 취득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조직변경이후에 불입․증자하는 법인등기

나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경우 법인설립일

을 당초 조직변경전 당초회사가 설립된 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조직변경에 따라 행하는 

법인설립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인 바, 조직

변경전 당초 회사의 설립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조직변경의 성격이 당초법인

의 인격을 승계한 점, 법인등기부상「회사설

립연월일」을 당초회사의 설립일로 기재한다

는 점을 들 수 있고 조직변경후의 회사설립

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조직변경은 실질

적으로 법인격을 승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등기는 상법 제606조에 의거 주식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유한회사로 설립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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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설립등기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다 (비송사건절차법 제

199조). 이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18

조 및 제197조의 규정에 의거 조직변경후의 

설립등기시 변경전의 회사의 성립연월일도 

함께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18조(유한회사로의 조직

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

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93조제2호의 서면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제220조제2항제3호 및 동조동항제4호의 

서면

 ②제197조와 제19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7조(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

기의 등기사항)

 ①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

우에 변경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

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전의 회사의 성

립연월일, 변경전의 회사의 상호와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

야 한다.

그리고 조직변경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

기나, 증자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는 소유

권등기 형식을 갖추므로 그에따른 세율(예 

: 유상승계취득시 1000분의 30)을 적용하나 

법인등기의 경우 출자에 따른 등록세 세율

(예 : 영리법인의 경우 불입․증자금액의 

1000분의 4)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

도시내에서 조직변경이후 5년 이내에 출자

하는 법인등기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

세 중과세 여부를 검토하면 당초 조직변경

전의 회사가 당초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변경이후

의 회사가 행하는 법인등기와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모두 중과세 되는데는 이견이 없

으나, 조직변경전의 회사가 당초 설립일로부

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그 조직변경 이후에 행하는 법인등기

와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 여부가 

관점이 된다.  이 경우 당초 조직변경전의 

회사가 설립한 날을 기준으로 보게되면 법

인설립 후 5년 이후에 행하는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는 중과세를 할 수 없고 조직변

경 당시의 회사가 설립한 날을 기준으로 보

게되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행하는 법인등

기 및 부동산등기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문

제가 발생되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조직변

경은 당초법인의 인격을 그대로 승계한 것

이므로 비록 설립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직변경전의 회사설립일로 하여야 한

다.

[사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시 등록세 중과 요령

소득세법 제88조에서도 조직변경으로 주

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주식의 

양도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취득행위

가 없는 사항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

며, 법인등기는 등록세의 본질이 등기형식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새로이 법인설립 등

기형식을 갖추는 한 법인설립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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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일(82.1.4)      조직변경(2001.1.17)        취득      5년

 󰠏󰠏󰠏+󰠏󰠏󰠏󰠏󰠏󰠏󰠏󰠏󰠏󰠏󰠏󰠏󰠏󰠏󰠏󰠏󰠏󰠏󰠏󰠏󰠏󰠏󰠏󰠏󰠏󰠏󰠏󰠏󰠏󰠏+󰠏󰠏󰠏󰠏󰠏󰠏󰠏󰠏󰠏󰠏󰠏󰠏󰠏󰠏󰠏󰠏󰠏󰠏󰠏󰠏󰠏󰠏󰠏󰠏󰠏+󰠏󰠏󰠏󰠏󰠏󰠏󰠏󰠏󰠏󰠏󰠏+󰠏󰠏󰠏󰠏
 (주식회사)              (유한회사)                 ↑

                                               중과세판단

법인설립등기에 해당하는 1000분의 4의 세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등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변동이 아닌 단순한 명칭변경이므로 기

타등기의 세율(매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

야 함. 또한, 이 경우 당초 조직변경전의 회

사가 설립한 날을 기준으로 보아 법인설립

후 5년 이후에 행하는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는 중과세를 할 수 없음. 즉,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조직변경은 당초법인의 인격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비록 설립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직변경전의 회사

설립일로 하여야 함.(행자부 세정13430-205, 

2002. 3. 5)

[사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시

      설립일판단

1989. 1. 21유한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1992. 2. 10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유한회사

가 설립된 날(1989. 1. 21)이 되는 것임(내무

부 세정 13407-274, 1996. 3. 13)

[사례] 조직변경의 경우 중과세 대상 판단

1. 상법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

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의 법인

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

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매 1건당 

23,000원)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8조 규

정에 의한 중과대상에서 제외됨.(내무부 

13407-1276, 1997. 10. 13)

2. 상법 제6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

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

변경전에 법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조직변경후의 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조직변경전 

법인소유의 영업용 승합자동차를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로 명의변경시 등록세는 지방세

법 제13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세율(매 1건

당 7,500원)이 적용됨.(행자부 세정13407- 

335, 1999.12.21)

3.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07조 제5항 및 제606조의 

규정에 의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를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유한회사를 주식회사

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의 법인설립등기시 적

용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

호의 (1)의 규정에 의거 불입한 주식금액이

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세율이 적용됨.(행자부 

세정 13407-82, 1999. 1. 22)

4. 상법제604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의 법인등기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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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

6호 규정의 세율(매1건당 23,000원)이 적용

되며 지방세법 제138조 규정에 의한 중과대

상에서 제외됨.(내무부 세정 13407-1276, 

97. 10. 13) 

5. 1989. 1. 21유한회사(갑)로 설립된 법인

이 1992. 2. 10주식회사(갑)로 조직변경한 

경우 이 때의 당해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유

한회사(갑)가 설립된 날(1989. 1.21)이 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274, 96. 3. 13)

5. 1979. 12.24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로 하여 설립된 후 1993. 12.31 ○○석유 주

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소외회사 본점에 원고회사의 지점

인 ○○석유지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고, 

1994. 6. 30 소외 △△가스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역시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같은 소외회사 본점에 원고회사의 지점인 

△△가스지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10. 2 대도시내

에 소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1996. 

11. 23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석유지사와 △

△가스지사는 원고회사가 대도시내에 설치

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피합병법인의 본점 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

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는 제138조제1항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대판 99두9995, 2001. 1. 16)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6호및 

제120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

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

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와 한국자

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록

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여기서 동법시

행령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

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

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

10호(동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

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

하며, 동조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

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

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취

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사례] 한국자산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범위판단

금융기관의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

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을 인수하였고 신

축중이던 건물(공정률 76% 진행)을 인수하

여 잔여공사를 마치고 보존등기를 한다면 

건축진행 중으로 인수받은 건물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등

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됨.(행자부 세정 

13407-1256, 200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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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

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

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

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

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토지, 건축물, 차량 등 자산

을 현물출자할 것(운휴자산 제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

우에 한함

 

7.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

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

면하는 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

출자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인 경우에는 추징규정

이 있으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의 경우에는 추징규정이 없는 것이 특색이

다.

1) 현물출자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시에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 등은 제외되나, 여기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범위에는 그 범위

는 주식, 토지, 건축물과 아래에 열거된 자

산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다만, 사업용자산

에는 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

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

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

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

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

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④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

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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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

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

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사례] 현물출자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

거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

여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5년 이

상 계속 영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재산

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1215, 2000. 10 18)

[사례] 광업권의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포

함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에서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면서, 취득세 면제대상인 현

출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를 같

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는 취득세 면제대

상에서 광업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광업권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하였

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임.(감심 제2002-143～148호, 2002. 

9. 17)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 및 제38

조제1항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

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

35조 및 제3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제3조

제1항제1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축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

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

박 및 항공기 제외)이라고 규정한 다음, 법

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례] 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의 감면 범

위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

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요건은 ①신설법

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

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할 것과 ②주식 

또는 토지・건축물 등의 자산을 현물출자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를 말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설립등기일 현

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주

식 또는 토지・건축물 등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신설법인에

게 양도하기 어려운 일부 투자유가증권・자

산・부채를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하더라

도 동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

당되는 것임.(행자부 세정-350, 2003. 7. 3)

2)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요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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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자산(토

지와 건축물) 및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

로운 신설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는 바, 사업

을 휴업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A내국법인이 당

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중 토지를 5

년 이상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인 a내국법인을 

신설할 목적으로 현물출자형식으로 양도하

더라도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

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간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관

계(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

다. 여기서 특수관계와 범위는 지방세법시행

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

계인의 범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

여야 한다.

3)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판단

이 경우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직접 취득한 이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을 하는 경우를 의미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임대용 부동산이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로서 첫째, 임대용 부동산은 소유주가 사용

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이 아니라는 견해와 둘째,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

당하는 견해가 있을 것이다.

지방세법상에서 『직접사용』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

유 없이 고유업무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

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며, 종교, 제사 등 비영리사업자가  고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

이다. 그러면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소유 

주체가 직접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직접사용이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케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의 개념에 대하

여는 별도의 명문의 해석 규정은 없으나, 비

영리사업자나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거나 

중과세하는 데 여기서 그와 같은 과세 처분

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쟁점

사항에 해당한다.

첫째, 직접사용을 당해 부동산 소유 법인

이나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으

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직접 사용의 주체는 

소유권자가 되고 그 객체는 해당 부동산이 

되며, 사용용도 및 방법은 고유목적이 되기 

때문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권의 주체

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하는 

데 고유 목적이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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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접사용을 사용권과는 관계없이 목

적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사용권을 가진 주체가 목적사업에 공여하는 

경우를 직접사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권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 고유업무만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그러나 직접사용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판단하는 경우의 직접사용과 비과세, 감

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차

이가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감면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의 범위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사용은 소유주체가 

직접 사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공여되는 것

이라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부동

산 소유주체가 사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감면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임대용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례도 있다.

 

[판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판단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

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

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

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

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

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 지방

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97누10741. 1998. 5. 12 참조)

[사례] 임대용부동산의 사업용에 직접사

용한 부동산의 판단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동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

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

출자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539, 

2000. 4.21)

-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직접사용한 

부동산으로 볼수는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자산으로서 판단하여

야 함.

[사례] 임대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

무용 토지판단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법인등기

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을 등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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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임대한 경우라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 - 

아 807,  1998. 10. 30)

[사례] 직접 사용의 범위판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

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가 

있음.(국세청 법인46012- 648, 2000. 3. 8)

[사례] 현물출자자산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

120조제1항제6호에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

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현

물출자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현물출자 대상 

자산을 주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5

조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

하던 자산으로서 토지, 건축물 및 제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현물출자를 한 법

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현물출자

를 한 법인이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 

등기한 경우 임대용 부분에 대하여 현물출

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부동산임대업이 있

다면 당해 임대부분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

던 자산으로서 현물출자대상 자산에 해당된

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대업에 공여하던 부

동산을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이 취득 등

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

에 해당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

인이 부동산임대업이 목적사업에 등기되어 

있지 않음에도 현물출자 부동산을 취득 등

기한 후 임대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한 이상 추징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임.(행자부 세정-1555, 2003. 10. 17)

[사례] 임대용부동산의 사업용에 직접사

용한 부동산의 판단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동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

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

출자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  13407-539, 

2000. 4. 21)

-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직접사용한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판단하여

야 함.(국세청의 유권해석도 직접 사용한 자

산으로 판단하고 있음)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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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현물출자에 따른 조특법상의 취득

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와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현

물출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

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

립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

자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면 추후 신설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특수

관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행자부 세정

13407-942, 2000.  7. 27.)

4) 매각등 사유와 추징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의 요건

을 충족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는 동법 제32조와는 달리 추징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면을 받은 후에 매각 등 다른 용도

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례] 현물출자시의 취득세 등 추징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의 요건

을 충족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신설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추징조항이 없으므로 추징되지 아니함.(행자

부 세정 13407-869, 2002. 9. 14)

8.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및 

제120조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제

41조의 규정에 관한 등기와 그 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한

다. 

첫째.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둘째,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

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

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셋째.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

전을 제외한다)을 1999年 12月 31日까지 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

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

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양도하여 사

용하지 아니한 때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면등을 받은 후

에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더라

도 추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례] 증여에 의한 취득재산의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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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에 의한 증여에 따른 취득재산 제46조에 의한 증여에 따른 취득재산

法人(第40條第1項 本文의 법인)이 株主등으

로부터 1999年 12月 31日이전에 資産을 無

償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金錢․不動産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

産(金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을 無償으

로 받을 것 

  2. 당해 法人(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 財務構造改善計劃 

또는 自救計劃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을 얻을 것 

 가. 金融機關이 아닌 法人의 경우 : 株主등

의 資産贈與內容 및 金融機關負債償還計劃

등이 포함된 財務構造改善計劃을 金融機關

協議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金融機關의 경우 : 株主등의 資産贈與

內容 및 그 使用計劃등이 포함된 自救計劃

을 당해 金融機關의 監督機關의 長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年 12月 31日까지 金錢의 경우에는 

당해 金錢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

는 期限내에, 金錢외의 資産의 경우에는 당

해 資産을 讓渡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

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그 讓渡代金을 

金融機關負債의 償還에 全額 사용(당해 法

人이 金融機關인 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負債의 償還에 全額 사용할 것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

의 規定에 의한 企業集團에 속한 法人( "交

換對象法人"이라 한다)의 株主가 1999年 12

月 31日이전에 交換對象法人의 株式을 다른 

企業集團에 속한 法人의 株主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株式을 讓受한 法人 또는 

또 다른 企業集團에 속한 法人( "交換讓受

法人"이라 한다)의 株式을 讓受하는 경우로

서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

 1.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債權金融機關이 승

인하는 構造改善計劃에 따라 株式의 讓渡․

讓受가 이루어지고, 株式讓渡․讓受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企業交換契約書를 交換對

象法人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할 

것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株主 및 그 特殊

關係者(이하 이 條에서 "支配株主등"이라 한

다)의 株式을 전부 讓渡하고, 交換讓受法人

의 支配株主등이 보유하는 당해 法人의 株

式을 전부 讓受할 것 

 3. 交換對象法人의 株式을 讓渡한 株主들간

의 당해 法人 株式保有比率에 따라 交換讓

受法人의 株式이 配分될 것 

 4. 株式의 讓渡․讓受에 참여한 모든 企業

集團의 所屬法人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

수관계가 없을 것 

 5. 交換讓受法人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및 

財務改善計劃의 수립등 기타 大統領令이 정

하는 요건에 따를 것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이 주주 등(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

지 방 세 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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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

한 지배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999

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동법 제41조 각 항의 면제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과세대상임.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하되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7조 제1

항).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함)이 발생한 법인

(2) 자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

액이 음수인 법인(행자부 세정 13407－105, 

1999. 1. 26).

[사례] 금융부채미상환시 조세특례제한법

의 감면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와 제119조 제1항 

제8호, 제12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이 주주등으로 부터 증여받은 부동

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

금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

우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임.(행자부 세정13407- 739, 2000.  6. 

12.)

[사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

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

되나, 귀문의 경우는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

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

우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지 아니

함.(행자부 세정13407 - 149, 99. 11. 12)

[사례] 취득세 감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와 

제12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따라 취득하

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취득세와 등록

세를 면제하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

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 법인이 금융

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

가 성립한 부채에 한함) 상환을 위하여 금융

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

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동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한 주주 등이

라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 282, ’99. 12. 11)

[사례] 주주 등으로부터의 양도자산에 대

한 감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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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

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당해 자산

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양도금액을 금융기관 부채의 상

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19

조 제2항 제1호 및 제1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등록세․취득세를 추징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의 일부를 1999. 

12. 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도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등록

세․취득세를 추징함.(행자부 세정 13407- 

217 99. 11. 25)

[사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 판단

구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와 제120조 제1항 제7

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999년 12월 

31일까지 증여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전액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다면 처분치 못한 사유에 불구하고 취

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행자부 세

정 13407- 1150, 2000. 9. 28)


